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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지역사회의 정책적 대응
다문화주의 정책의 의미연결망분석을 중심으로

이수철

1)

한국사회에서 지배적인 다문화 담론은 추상적이고 선언적 차원의 가치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것

은 담론의 추상성은 정책을 통한 실천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사회 다문화

관련 흐름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주의 정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여 의미연결

망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앙정부는 다문화 정책의 방향과 영역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구체적 실천 영역을 설정하는 피상적

으로 보이는 정책 역할 분담은 적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내용에서 보면 이주민의 목소리가 배제된 

타자화된 정책이었다. 특히 지역의 다문화 정책은 이러한 경향성이 더 심한데, 지방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의 중심은 이주민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의 주민이다. 지방정부는 이주민들에게 선별적 정책 시

행하고 있다. 필요가 있으면 지역사회 내부로 포섭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일상적인 차별

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다문화 정책이 실현되는 실질적인 현장인 지역사회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

게 실질적인 정책요구를 반영해서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정책적 요구와 필요가 중앙정부

의 정책의 연결되는 경로는 단절되어 있었다. 

핵심단어: 다문화 담론, 다문화주의 정책, 지역사회, 차별

 1)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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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 동안 국내 등록 외

국인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1990년 4만 9천여 명에 불과하던 등록 외국

인은 1995년 이르러서는 그 두 배인 11만 명을 돌파했다. 2010에는 1990년에 비해 

약 20배 증가한 918,917명에 이르렀고, 2013년 현재 985,923명에 이르고 있다. 그
리고 논의의 범위를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등록외국인은 거의 200만 명으

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다양한 인종, 민족,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혼

합되어 살아가는 본격적인 ‘다인종 · 다민족화’(김혜순, 2007) 사회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사회 ‘다인종 · 다민족화’ 현상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인구구성의 급격

한 변화도 같이 수반되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도 등록 외국인의 가장 많은 비율

은 차지하는 것은 화교로 불리는 타이완계 중국인(23,583명), 미국인(14,019명) 순
이었던데 반해, 2013년 12월 31일 현재 중국인(778,113명, 한국계 중국인 497,989 
명 포함), 미국인(134,711명), 베트남인(120,069명) 순이고, 1만 명 이상 국내에 체

류하는 나라는 19개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등록외국인 출신국의 다변화는 

우리사회의 ‘다인종 · 다민족화’ 현상이 이전과는 다른 양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우리 사회의 ‘다인종 · 다민족화’ 현상은 그 드라마틱한 변화 양상으로 인해 정

책적 측면이나 학술적 측면의 대응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 뒤늦게나마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는 최근 우리사회의 ‘다인종·다민족화’ 현상에 대한 개념의 정립 시도이

다. 이와 같은 시도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한국사

회학회, 2007) 시도이다. 이는 일군의 학자와 정책입안자, 그리고 현장 활동가들이 

한국적 ‘다인종 · 다민족화’에 대해 실질적 현상에 근거한 이론화 작업을 시도하는 

것이다. 
다문화의 이론화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우리사회의 급격한 변화 양상을 일

종의 ‘다문화 열풍’이라고 분석하면서, 한국에서 다문화 담론이 성급하게 넘쳐나

는 것을 경계하면서 한국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포괄하는 개념화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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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표피적이고 선언적 차원의 ‘다문화’ 담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우

리가 지향해야 될 ‘다인종 · 다민족화’ 현상을 다문화사회로 상정하고 이론화를 시

도한다(김혜순, 2007; 엄한진, 2007; 이혜경, 2007). ‘다문화’라는 표현으로 피상적

으로 표현되는 우리사회의 ‘다인종 · 다민족화’ 현상에 대한 이들의 이론화 작업은 

우리사회의 변화의 좌표 설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도에 대한 평가절하도 존재할 수 있다. 즉 우

리의 ‘다인종 · 다민족화’ 현실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화 작업은 급

박한 현실 비껴가는 것이 비판에 직면할 수 도 있다. ‘다문화’라는 담론 과잉으로 

대표되는 우리사회의 변화는 지향점으로서의 규범적이고 당위적 차원과, 변화와 

대응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문제이다(오경석, 2009). 일군의 사람들

은 이러한 두 가지 차원에서 현실의 문제를 푸는 것 우선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사회는 규범적이고 당위적 사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와 현실적인 변화에 실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두 가지 과제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보적인 것이다. 즉 지향과 규범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 실천이 이루어

져야 하는 한편, 현실의 실천에서 발견되는 문제로 새롭게 규범과 지향을 세우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향으로서

의 ‘다문화사회’와 이를 견인하는 이념으로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화를 시작

하였다(김혜순, 2007). 그러나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실천의 문제에 대한 분석은 

아직 미진한 형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화 작업에 기초해 실천

의 영역에서 정책을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사회’로 불리는 변

화의 지향과 현실과의 접점을 찾으려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분석의 대상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 정책이다. 여기서 정책을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한국의 

‘다문화’ 담론은 정부(국가)가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 때문이다(김희정, 2007; Watson, 
2010).1) 즉 우리 사회는 국가주도 다문화주의(State-led multiculturalism) 실천이 다

 1) 현재 한국의 ‘다문화사회’ 담론의 주체는 국가주도라는 입장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국가와 시



130 ￭ 지역사회학 2014년 제15권 제4호

문화 담론을 이끌고 있고, 이것은 주로 정책의 차원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다문화

주의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의 현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문화주의 지향 정책의 분석은 중앙과 지역 차원의 비교 방법으로 진

행된다. 이렇게 중앙/지방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이유는 다문화주의 지향 정책의 

한국적 특성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은 지역사회의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되기

도 하지만, 실제로 정책의 효과가 발휘되는 공간이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제약하

기도 한다. 특히 중앙 중심적 정책 편향과 중앙과 지역의 차이가 심화된 우리사회

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정책 분석은 우리의 다문화주의 지향 정책의 현실을 이해

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또한 지역(지방)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중

앙의 영향을 받들 수밖에 없지만, 지역은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분석이 중요하다. 지역의 정책을 분석하면 실질적으로 다문화주의 정

책이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작동 방식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

다. 
여기에 더해 정책, 특히 지방의 정책의 주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한국이 

국가주도 혹은 일부의 주장처럼 시민사회와 합작한 다문화주의 지향 정책을 실행

한다면, 그 정책의 대상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이주민과 그들과 더불어 살아

가는 지역주민일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생산하고 지방정부를 매개로 전달

되는 정책에 대해 정책의 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다문화

사회 현실을 파악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1. 다문화 담론의 개념화와 쟁점

2000년대 중반이후 우리사회의 다문화 논의, 즉 ‘다문화’를 접두어로 하는 ‘다

민사회의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국사회학회(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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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회’, ‘다문화주의’, ‘다문화가정’, ‘다문화자녀’, ‘다문화교육’, ‘다문화 정책’ 
등의 담론은 사회적 합의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혜순, 2007; 엄한진, 
2007; 이혜경, 2007). 이 같은 다문화 논의에 대한 일종의 합의는 논리적 정합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탈맥락적으로 ‘동화가 아닌 적응과 통합’, ‘다문화적 감수성’
과 ‘문화다양성 고양’이라는 것을 주류로 이루어지게 된다(김혜순, 2007). 이 같은 

사실은 이주노동자 담론을 분석한 심보선(2007)의 논의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 1990년대 인권을 강조하는 담론에서 2000년에는 노동권, 
2003년 이후에는 거주권을 강조하는 담론으로 변화했고 최근에는 급작스럽게 ‘관
용’의 패러다임이 부각되는 온정주의적 이주노동자 정책이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

이 그의 분석이다. 이러한 급격한 합의 도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 본 연구의 논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다문화 담론의 ‘다문화주의’로의 주류화는 정책적이고 실천

적 측면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양산하게 된다. 포괄적이고 체계적 전망은 미흡

한 채 이상적 지향에 대한 추상적 수준에서의 동의만으로 현장의 요구에 따라 정

책 사업이 진행되면, 다양한 이주 집단, 관련 NGO, 지자체, 개별학문 분과 등의 

이해관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무수한 전선을 두고 대립하여 혼란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김혜순, 2007; 오경석 2007; 이선미, 2010).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과 관련 활동가들은 이러한 혼란과 갈등을 지양하기 위해 

한국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포괄하는 개념화를 통한 이론화가 필요하다가 역설한

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대응하는 작업의 대표적인 것이 한국사회학회를 중심으

로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이론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이론화 작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다문화 사회를 이상적으로 지향된 목표로서 “시민/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정치·문화적 권리를 취득하고 향유하는데 개인의 종족과 민족

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로 규정하고, 다문화주의는 “이를 견인하는 이

념”이라고 정의한다(김혜순, 2007).2) 이러한 기본 정의를 바탕으로 그들은 우리가 

 2)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

미를 바탕으로 ‘다문화’ 관련 정책을 다문화주의 지향 정책으로 사용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주의 

지향 정책이라는 용어는 해석상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이지만, 여기서는 ‘다문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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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 상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한국사회의 지형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연구를 

통해 전지구적 보편성 속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재정의와 개념화를 시도하고 

있다(김혜순, 2007; 이선미, 2010). 
여기서 보편성은 세계화 과정에서 국경을 넘는 이주가 보편화되는 현상, 즉 한

국으로의 이주민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하고(엄한진, 2007; 오경석, 2009), 특수

성은 단일민족주의와 혈통주의, 지역적 차별주의, 부권중심의 가족중심주의적인 

이주 양상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혜순, 2007; 엄한진, 2007). 이러한 보편

성과 특수성이 결합된 한국의 이주 현상은 이주민의 폭발적인 증가, 폐쇄적이고 

선별적인 정책, 그리고 두 가지 모순적 양상이 결합된 불법체류의 일상화라는 특

성을 드러낸다(엄한진, 2007).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한국의 다문화 현상은 사회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성찰에 의해 제기되기 보다는 다문화사회로 이행할 것이라는 미래 전망

에만 기초하여 정치적 구호나 사회운동의 가치로만 논의되고 있다(한경구·한건수, 
2007). 따라서 다문화 현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사회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해

야 하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향점으로서의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에 대

한 개념은 계속 수정되고 재정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다문화주의 정책

한국의 급증하는 다문화 담론은 현실 상황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없이 추상적 

구호로서 성찰 없는 합의에 근거해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찰 없는 합

의는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많은 주체들에게 서로 다른 해석의 지점을 제공하여 

혼란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엄밀한 분석 없이 우리 사회의 지향으로 ‘다
문화적 감수성과 문화 다양성 고양’이라는 입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문화 현장

에서 이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편 ‘국가주도의 다문화주의’(김희정, 2007; Watson, 2010)가 우세한 것으로 평

가받는 우리의 현실에서 정책은 다문화사회 실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정책을 일컫는 일반적 용어로만 사용할 것이다.  



다문화사회와 지역사회의 정책적 대응 ￭ 133

방향성-> 차별 배제 모형 동화 모형 다문화주의 모형

기본 방향

주류 사회가 원하지 않은 이
민자의 영주 가능성을 막고 
내국인과 차별적 대우를 유
지

‘국민됨’을 전제로 주류사회
로의 조속한 동화를 지원하
고, 형식적(제도적)으로는 내
국인과 평등하게 대우

이주외국인의 소수자로서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소
수 문화의 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우대조치

정책 목표
인종적 소수자의 제거 및 최
소화

소수자 주류사회 동화
다양성 인정과 공존을 통한 
사회통합

국가역할 적극적 규제 제한적 지원 적극적 지원

이주민에 
대한 시각

이방인, 위협적 존재
주류사회의 동화를 전제로 
부분적 인정

상호존중과 관용

평등에 대
한 관점

차별의 정당성 강조 사회보장 및 기회의 평등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 확보

법적 수단 단속 및 추방 비차별의 제도화 제반 권리의 허용

국적 부여 
조건

속인주의, 엄격한 조건 속지주의, 느슨한 조건 속지주의, 이중국적허용

정체성 이질화 동질화 이질화

평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다문화정책의 방향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추상

적 구호로서 많은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정책의 중복이나 

이해당사자들의 나누어 먹기 등의 비효율이 나타나고 필연적으로 갈등 요소를 수

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을 필요이상으로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
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다문화주의의 실천영역 중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는 다문화주의 지향 정책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 다문화 관련 정책의 변화 양상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문화사회 지향 정책에 대한 논의는 캐슬과 밀

러(Castle and Miller, 2003)의 논의를 빌어 정책을 차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

주의 모형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비추어 한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인

가를 살펴보는 것이다(Kymlicka, 1995; Castles & Miller, 2003; 이혜경, 2007; 원숙

연, 2008; 박진경, 2010). 한국사회는 차별과 배제의 모형에서 시작하여 동화 모형

을 거쳐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의의 형태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양상은 선형적이

지 않고, 여러 가지 모형이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우리 



134 ￭ 지역사회학 2014년 제15권 제4호

사회의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모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별배제 모형은 이주의 유입국이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가진 노동력 혹은 사회에 필요한 3D 업종에 종사하는 소위 ‘선한 이민자’를 받아

들이는 정책 모형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쉽게 시민권을 제공하지 않는 정책유형

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단일 민족의 신화가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는 이 모형을 

넘어서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까지도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지배적

인 정책유형이다. 
동화 모형과 다문화주의 모형은 차별배제 모형과는 다른 사회통합적 정책유형

이다. 동화모형은 이주민들이 출신국의 문화를 포기하고 이주해온 국가의 국민됨

을 전제로 조속한 사회동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하는 모델이다. 한국의 경우 결

혼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한편 다문화주의 모형은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이주민들이 출신국의 문화

적 특성을 간직하면서 전체 사회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 모형

이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선언적으로 합의된 정책 모형으로 자리 잡

게 된다. 이러한 다문화주의 정책 모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다문화 지향’이라

는 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혜경, 2007). 그러나 그 내용

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다문화주의 정책모형을 실천하기 보다는 선언적인 구호 수

준에 머물러 있고, 필요에 따라 세 가지 정책방향이 혼합된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다문화 정책의 문제에서 우리사회의 급격한 다문화 지향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의 전환과 함께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다문화주의를 추동하는 주체의 문

제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국가주도, 관주도의 다문화주의로 

평가받고 있다(김희원, 2007; Watson, 2010). 그러나 이는 다문화 정책 현장의 외부

에서 보는 시각이라는 비판이 존재하기도 한다(한경구·한건수, 2007). 그러한 비

판세력들은 우리사회 현실에서 다문화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1990년대 

이후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회운동이 NGO 주도적인 운동이었듯이 2000년대 이후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 표방은 세계적인 추세와 시민사회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

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이혜경, 2007; 윤인진, 2007). 
이 같은 주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관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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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국가주도의 정책이지만, 이는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적 관계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다문화 정책의 주체를 논할 때 쉽게 간

과되는 것이 이주민의 목소리가 빠져있는 ‘타자화된 정책’(이혜경, 2007)이라는 

점이다. 다문화 정책의 주요 대상인 ‘이주민에 대한 인정(recognition)’(심보선, 
2007; 이선미, 2010)이 수반되지 않는 ‘주체 없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사회의 다문화 정책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만나 상호 조정되고 

발현되는 지역(지방)에 대한 고려가 없는 중앙중심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존재한

다(김혜순, 2007; 김은미, 2007; 이혜경, 2007; 윤인진, 2007). 지역사회는 정책의 대

상이자, 정책의 요구자인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한국 선주민과 만나 교류하는 실

질적인 삶의 공간이다. 따라서 다문화주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이 단순한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는 지역

의 이주민과 선주민의 실질적 정책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를 중앙정부와 교류

하여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지배적인 다문화와 

관련된 담론에서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와 같은 개념들은 사회적 합의를 거

치지 않고, 또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추상적이고 선언적 차원의 가

치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을 지향점으로 시행되는 정책도 

역시 그 실천적 소임을 다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주류 다문화 

정책으로 표명되는 다문화주의 정책모형은 차별 배제 모형화 동화주의 모형이 혼

합된 형태의 정책모형이고, 실제 정책의 주요대상이 되는 이주민의 목소리가 배

제된 정책이고, 그들이 삶의 공간의 지역사회의 모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정

책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사회의 다문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정책내용 분석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 내용은 다문화 담론의 이론화

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현재 우리사회의 다문화주의 실천의 문

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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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의미연결망 분석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주의 지향 정책을 구성하는 키워드 사이의 관계를 구조적

이고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시도한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비판적 담론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수행되는데, 담론

은 단순한 수사적 차원을 넘어서 정치, 경제적 제도와 실행에 권의를 부여하고 자

원 분배 방식을 정당화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담론에 의한 권력 

작용의 분석은 제도화된 물질적 기반과 체계적으로 연결될 때에만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의 이해관계를 체계적으로 배제하거나 선택하는 양식을 파악하는 

것이다(강명구 · 박상구, 1997: 128).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의미연결

망분석을 통해 다문화 정책의 의미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의 법과 정책을 텍스트로 하여 의미를 분석하고 그 담론

적 특징을 분석한다. 
분석 방법으로써 의미연결망 분석은 텍스트로부터 추출한 키워드를 키워드 사

이의 관계망으로 엮어내어 어떤 키워드가 해당 담론의 중심에 놓여 있는지, 어떤 

키워드 사이의 관계가 중점적으로 부각되는지를 도식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의미연결망분석은 특정 키워드의 출현 빈도보다 키워드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기존의 내용분석이나 텍스트 분석에서 특정 단어의 빈도를 토대로 키워드의 중

요성을 설명한다. 그래서 텍스트 자체의 스타일, 장르에 따라 빈번하게 등장하는 

어휘들이 과대 대표되거나, 중요한 키워드 임에도 등장 빈도가 낮아 과소 대표되

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키워드 분석에 기초한 의미연결망분석

은 어휘들 간의 관계와 밀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기존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키워드 분석을 통한 의미연결망분석의 특징을 보다 자

세히 살펴보면, 이 분석 방법은 어휘들 간의 관계와 밀도를 보여주어 특정 단어가 

아닌, 단어 간의 관계의 크기와 유형을 보여 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의미연결망 내에서 키워드의 연결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사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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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성(Betweenness centrality)을 활용하였다. 사이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은 연

결망의 한 노드(node)가 연결망 안의 다른 노드 사이에서 다른 노드들을 이어주는 

강도를 의미한다(김용학, 2011). 즉 여기서 사이중앙성이란 특정 노드(키워드)가 

다른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의 통행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노드들로부터 직접 연결되는 정도(degree centrality)가 낮더라도, 다른 

노드들을 많이 매개한다면 높은 사이중앙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일례로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차별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와 연관되어 있다.”,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상대성에 대한 인정을 통해 차별을 극복하고자 한다.”라는 두 문장이 있을 

경우 ‘다문화주의’는 ‘결혼이주’와 ‘차별’이라는 두 어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분석에 활용한 텍스트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들 키워

드가 함께 출현한 빈도를 표시하는 공출현 빈도표(co-occurrence table)를 작성하였

다. 이 표를 활용하여 키워드 사이의 관계를 가시적인 형태인 연결망의 형태로 변

환시켜주고, 이와 동시에 각각의 어휘를 하나의 노드(node)로 치환시키며, 특정 어

휘가 다른 어휘들과 맺는 관계와 관계의 강도에 대해서 측정하였다. 
이러한 작업 이후에 사이중앙성을 통해 주요 키워드를 검토한 후, 키워드 사이

의 집합이 구성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집합분석(faction analysis) 실시하였다. 
집합분석은 함께 사용된 키워드들이 어떤 키워드들 끼리 보다 자주 사용되었는지

를 빈도를 토대로 분류한다. 이 경우 특정 키워드 사이의 공빈도와 함께 자주 등

장한 키워드들 사이의 집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영역(faction)은 상호간의 연결

이 긴밀한, 높은 밀도를 지닌 키워드들의 집합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간의 밀도가 높은 큰 키워드의 집합을 담론의 유형으로 해

석하였다. 이 경우 담론 유형은 특정 텍스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된 담

론의 지향, 성격, 의도를 의미한다. 유형화된 담론은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지식

을 형성하는 담론이 특정한 텍스트들의 상호텍스트성을 매개로 생산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이러한 키워드들의 집합의 밀도를 통해서, 특정 키워

드가 등장한 텍스트가 어떠한 영역 범주 내에 놓여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실제 분석은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다문화정책 관련 법령과 정책을 

취합한 후,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분석하기 위한 전산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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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형태소 분석프로그램3)을 이용하여 해당 기사 내의 

텍스트에서 사용된 명사들 중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된 어휘들을 나열 한 후 

이를 정리하는 과정이 수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역할은 추출된 키워드

들이 실제의 텍스트가 지향하는 지점을 얼마나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판별

하고, 유사한 어휘들을 정리하여 그와 같은 유사어휘들의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로 정리하는 것이다.
텍스트로부터 추출된 키워드를 토대로 실시한 언어연결망구성은 KrKwic을 통

하여 공출현 빈도를 산출한 후 UCINET6을 이용하여 연결망을 작성 및 분석하였

다(Park and Leydesdorff, 2004). 공출현 빈도는 앞의 어휘추출 단계에서 취합된 어

휘들을 하나의 텍스트로 연결하여 어떠한 어휘들이 다른 어휘들과 함께 출현한 

빈도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주의’이라는 키워드가 ‘결혼이주’, ‘여성’, ‘차
별’ 등의 단어와 함께 등장한 빈도를 하나의 행렬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차별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와 연관되어 있다.”, “다문

화주의는 문화적 상대성에 대한 인정을 통해 차별을 극복하고자 한다”라는 두 문

장이 있을 경우 ‘다문화주의’라는 어휘는 ‘차별’이라는 어휘와 동시에 2회 출현한 

것이다. UCINET은 이렇게 작성된 공출현 빈도표를 보다 가시적인 형태인 연결망

의 형태로 변환시켜줌과 동시에 각각의 어휘를 하나의 노드(node)로 치환시키며, 
특정 어휘가 다른 어휘들과 맺는 관계와 관계의 강도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다. 

2. 연구의 대상

키워드 사이의 연결망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충청남도)에서 생산

된 다문화 정책 및 법안들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다

문화 관련 정책과 법안은 중앙정부에서 생산한 문서와 충청남도에서 생산한 문서

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서 활용한 문서의 목록은 아래 <표 2>와 같다.

 3) 사용된 프로그램은 KLT: Korean Language Technology - (구)HAM: Hangul Analysis Module
로서 2012년 2월에 등록된 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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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서명 생산시점 분류

중앙정부

다문화가족 지원법 2014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13 법령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2013 법령

출입국 관리법 2014 법령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2013 정책

충청남도

충청남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2007 법령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2009 법령

충남 다문화 공감 행복충전 5개년 계획수립 연구 2010 보고서

충남 다문화 공감 행복충전 5개년 계획 2010 정책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 2013 정책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4년 시행계획 2013 정책

<표 2> 연구 대상 텍스트

이러한 분석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상황에 기초한 정책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충청남도의 도시지역(아산시), 농촌지역(홍성군), 어촌지역(태안군)을 구분하여 다

문화 관련 단체의 활동가와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과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Ⅳ. 분석의 결과

1. 중앙정부 정책 분석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법과 정책의 키워드의 사이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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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889.721 이해 35.096 양성평등 0.35 사회적응 0

다문화 474.148 존중 34.999 알선 0.333 세계적흐름 0

제2차기본계획 300.715 보호 26.429 고용 0.25 우수인재 0

인권 197.326 차별 18.624 제한 0.25 제1차기본계획 0

통합 158.702 갈등 18.278 아동 0.1 책임 0

적응 150.514 국민 12.889 감독 0 취업 0

관리 130.481 질서 10.133 개방 0 허가 0

발전 92.958 문화다양성 4.441 경쟁력 0 협력 0

재한외국인 68.988 결혼이민자 3.504 국적 0

외국인근로자 60.959 자녀 3.322 국제기준 0

안전 56.111 가정폭력 1.322 권익 0

다문화가족 50.422 이해증진 0.6 기여 0

교육 48.416 경제 0.443 난민 0

사회통합 46.637 인력수급 0.443 다문화주의실패 0

지원 43.743 삶의질 0.35 도입 0

<표 3> 중앙정부 정책의 키워드 사이중앙성

사이중앙성은 특정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을 매개하는 정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의 사이중앙성을 분석한 표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외국인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다

는 것이다. 이외에도 다문화, 인권, 통합 등과 더불어 적응과 관리가 높은 사이중

앙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앙정부의 정책은 외국인에 대한 인권과 통합 

등의 다문화주의 정책 모형의 주요가치 뿐만 아니라, ‘관리’와 ‘적응’이라는 차별 

배제 모형과 동화모형의 정책 가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한 것

과 같이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차별과 배제 그리고 동

화주의의 가치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방향은 제2차 

외국인기본계획을 토대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1차 기본계획에서 다문화주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구상되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현시점의 중앙정

부의 다문화정책의 방향이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 그를 위한 정책

이 여전이 다문화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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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키워드

1 다문화, 존중, 이해, 다문화가족, 평등, 문화다양성, 이해증진, 가정폭력, 보호

2 제2차 기본계획, 발전, 경쟁력, 갈등, 사회통합, 다문화실패, 세계적흐름

3 외국인, 외국인근로자, 취업, 제한, 고용, 허가, 감독, 알선, 관리, 경제

4 인권, 제1차 기본계획, 사회적응, 우수인재, 난민, 국제기준

5 재한외국인, 적응, 교육, 차별, 지원, 결혼이민, 자녀, 아동, 국적

수 있다.  
이러한 사이중앙성을 활용하여 중앙정부 정책의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

해 집합분석과 주요 키워드의 차원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각각 <그림 

1>과 <표 4>와 같다. 

<그림 1> 중앙정부 정책의 집합분석 결과 

<표 4> 중앙정부 관련 키워드의 주요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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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중앙정부 정책은 크게 5가지의 하위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5개 차원에 속한 키워드들은 다른 차원의 키워드보다 가까운 네

트워크에 위치한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정책은 1차 기본계획

의 다문화정책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2013년 수립된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

획’이 중심이 되어 다문화가족 중심의 다문화 가족정책과 외국인 중 이주노동자 

정책으로 구분되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중앙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크게 1) 제2차 외국인 정책을 중심으로, 2) 외국

인 이주노동자 정책과 3)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유추해보면 중앙정부의 정책은 크게 정책

의 영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정책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즉 이주민의 증가와 이들의 적응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는 사회환경 속에서 

인권과 사회적응, 국제기준에 부합하고자 했던 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내용

을 2차 계획에서 이어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2차 계획은 1차 계획에서 다문화정책

의 실패를 극복하고 세계적 흐름과 부합하면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

표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책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2차 

계획은 이주노동자 정책과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 가족정책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이주노동자 정책은 관리의 문제가 가

장 핵심이 되고 있고, 다문화 가족 정책의 핵심 가치는 다문화의 구현이라는 가치

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방정부(충남) 정책 분석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지방정부(충남)의 법과 정책의 키워드의 사이중앙성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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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574.601 과제 3.715 관리 0

지역주민 458.465 지원 3.188 교육 0

발전 457.733 자립 3.188 국민 0

변화 369.96 거리감 2.318 기회 0

다문화감수성 346.701 일원 1.343 문화다양성 0

지역사회 322.849 공동가치 0 복지 0

사회통합 317.151 대한민국 0 안전 0

갈등 259.331 도민 0 연계 0

차별 258 존중 0 외국인근로자 0

경제 176 축소 0 인권 0

공존 51.259 개입 0 인재유치 0

대응 16.049 고립 0 잠재력 0

정착 9.942 고용 0 지역사화 0

적응 6.635 공생 0 차별방지 0

다문화가정 5.572 관광객 0 치안 0

<표 5> 충청남도 정책의 키워드 사이중앙성

지방정부(충청남도)는 큰 틀에서 중앙정부의 외국인 기본계획을 따르고 있기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주의의 실현과 외국인의 관리라는 이슈를 공유하고 있

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중앙정부 정책과 달리 ‘지역주민’과 ‘지역’이 정책의 핵심

적 키워드로 등장한다. 이는 충남의 정책이 중앙정부보다 지역과 지역주민이라는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이슈를 정책 대상을 포괄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차별, 갈등, 공존 등의 현안 문제와 외국인 인구유입에 따른 경제, 문화적 

변화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담긴 키워드가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라는 이슈가 지역사회 내에서 가져올 사회적 문제의 대응 방향과 함께 새로운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지향이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중앙성을 활용하여 중앙정부 정책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정책의 집합분석과 주요 키워드의 차원을 구분하는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는 각각 <그림 2>과 <표 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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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키워드

1 지역주민, 다문화감수성, 변화, 갈등, 대응, 거리감축소, 고립

2 지역사회, 개입, 지원, 정착, 자립, 적응, 다문화가정

3 사회통합, 과제, 공존, 도민, 공동가치, 대한민국, 존중

4 차별, 차별방지, 인권, 문화다양성, 고용, 복지, 연계, 교육

5 발전, 기회, 잠재력, 경제, 인재유치, 투자, 활성화, 관광객

6 외국인, 공생, 외국인근로자, 안전, 관리, 치안, 국민

<그림 2> 충청남도 정책의 집합분석

<표 6> 충청남도 관련 키워드의 주요 집합

지방정부 정책의 키워드의 차원을 분석해보면 중앙정부와는 다르게 크게 6가
지 하위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집합분석의 결과를 살펴보

면, 지역사회에서는 현상으로써 다문화사회 진전됨에 따라 지역사회와 지역주민

의 변화에 정책관심이 치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주의 정책 

대상이 이주민보다는 기존의 지역사회와 주민의 관점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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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즉 다문화 정책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들의 

등장으로 변화될 지역사회와 주민의 문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를 확대해석하면 지역에서는 이주민들의 증가로 인해 발전이라는 

기대를 갖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치안이나 안전을 걱정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보

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보다 단순하게 도식화 해보면 지역사회의 다문화 정책의 구조는 지역사회의 변

화를 중심으로 하고, 이를 위해 다섯 개의 정책 실천차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 5개 차원은 1) 이주노동자 정책, 2) 다문화 가족정책, 3)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지역의 발전 정책, 4) 지향해야 될 가치를 구현하는 정책, 5) 차별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권 차원의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구분은 중앙정부의 정책의 가치를 반영하여 실천하는 방향과, 정책

의 대상으로서의 이주민의 구분과 이에 따른 정책 실행 방향으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적 측면에서는 다문화사회의 시작으로 새로운 변화

를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지와 치안 등의 우려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사
회통합이 대상으로는 주로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이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배제의 대상으로는 이주노동자, 특히 불법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관심사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지역의 정책 방향의 설정은 지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충남지역은 중소제조업종과 서비스 직종, 농어촌의 상당부분의 일자리

는 상당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지역의 경제는 이들의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농촌지역 활동가 인

터뷰). 그러나 이들 업주에 대한 관리의 취약과 의도적 무관심에서 이주노동자들

에 대한 태도는 선별적 포섭과 배제의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이들의 열악한 노동환

경은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불법노동자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이는 다

시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가치로서의 ‘다문화’는 지역에서 상당히 왜곡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다

문화는 관용과 인정의 가치를 지니는 개념인데, 지역사회에서는 차별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도시지역 활동가와 이주민들과의 인터뷰에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학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호출할 때, “야! 다문화 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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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봐”4)(도시지역 활동가와 이주민 인터뷰)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

한 상황을 접하는 다문화가족 아동은 다른 문화로서 인정받기 보다는 차별과 ‘구
별짓기’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
리사회에서 적응한 이주민들, 특히 농촌지역의 이주민들은 다문화 정책을 빙자한 

“일회적인 이벤트와 각종 행사에 상시적으로 동원되어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가 많다”고 이야기 한다(농촌지역 이주민 인터뷰). 이들은 이러한 동원 속에서 동

등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아닌, 언제나 동원 가능한 이등시민의 경험을 일상 속에

서 하고 있다. 

3. 다문화주의 정책 분석의 함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충청남도) 다문화주의 정책은 모두 결혼이주여성과 이주

노동자를 주요 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은 이들의 인권보장

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그와 함께 외국인을 관리의 대

상으로 삼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의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큰 틀에서는 중앙정부

의 정책을 따르고 있지만,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식의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즉 정책의 표면적인 구조는 중앙정부는 정책의 방향과 대상의 설정이라면, 
지방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실행 영역을 설정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구조이다(<그림 3> 참조).  
  

 4) 인터뷰는 충남지역의 이주민에 대한 정책 계획 수립의 일환 시행되었다. 인터뷰의 대상은 도시, 
농촌, 어촌 지역의 이주민 단체의 활동가와 출신 국적별, 이주노동자(미등록 노동자 포함)와 결혼

이주여성을 포함하여 약 한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은 논문이 

작성·발표되는 시점에서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히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계획 수립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는 했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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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 구조

중앙정부의 정책구조                        지방정부의 정책구조

  

<그림 3>과 같이 표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의 구조

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성 제시와 지방정부의 구체적 실천방향의 설정으로 구분

될 수 있고, 이는 매우 적절한 역할의 분담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처한 정책환경의 차이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중앙정부는 정책의 방향과 영역을 우선 설정하고, 그에 따르는 정책 내용을 구상

한다. 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기초하여 실제 정책이 구현되는 

삶의 공간에서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정책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정책 역할의 분담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의 정책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상황에 맞게 교정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
러나 다문화주의 지향 정책의 의미연결망 구조 분석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구조

는 드러나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정책 지향이 지방정부 정책의 토대가 되는 반면 

지방의 정책 요구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러한 정책의 비대칭성은 급변하는 다문화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도 있다. 
다문화주의 지향 정책의 분석을 살펴보면 정책의 지향과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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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발견된다. 중앙정부의 정책은 기존의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극복하여 다문

화주의를 실현하는 정책 모형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주 외국인을 관리의 대상으

로 여기는 키워드가 정책의 주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차별과 배제의 정책 모형

의 가치 중 일부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방향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책적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정책을 입안할 때 정책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이주민의 입장과 요구에 반영하는 키워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즉 내용 측면

에서 정책의 실질적 주체가 보이지 않는 ‘주체가 없는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된다

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문제제기와 선행연구 고찰에서 지적했듯이 종합적이고 포괄

적인 성찰이 없이 ‘다문화 사회’라는 이상적 지향에 대한 선언적인 지향에 기초한 

정책 수립과 실천의 결과로 생각된다. 즉 ‘다인종·다민족화’ 현상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정책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지방정부

의 다문화주의 정책의 중심은 이주민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의 주민이다. ‘다
인종·다민족화’ 현상이 불러올 변화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만 정책이 

집중되어 있고, 정책의 실질적인 주체인 이주민의 통합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부

차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에서는 관용

과 인정이 중심이 되는 사회통합적 정책보다는 차별과 배제와 일상적으로 내재되

어 있는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것으로 확대해석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의 영역에서는 이주민들을 선별적으로 정책 안으로 

포섭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일상적인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

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적인 정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의 

재설정이 현 시기 절실해 보인다. 

Ⅴ. 결론을 대신해서

우리 사회는 급격한 ‘다인종·다민족화’ 현상이 발생하는 사회환경에 제대로 대

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미숙한 대응은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을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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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방법은 ‘다인종·다민족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이론화와 이를 통한 실천 지향점의 설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이다. 이러한 두 과정은 순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시

적으로 진행되면서 상호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지배적인 다문화와 관련된 담론에서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와 같은 개념들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또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추상적이고 선언적 차원의 가치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규범을 지향점으로 시행되는 정책도 역시 그 실천적 소임을 다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주의 정책 분석에 초점을 두어 

우리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그마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우리 사

회는 ‘다인종·다민족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주도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수

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향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주류 다문화 정책으로 표명되는 다문화주의 정책모형은 실제로 정책

의 주요대상이 되는 이주민의 목소리가 배제된 정책이고, 그들이 삶의 공간의 지

역사회의 모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수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중앙과 지방

정부에서 생산된 법과 제도를 텍스트로 의미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표면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역할 분담은 적

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모순이 발견

된다. 중앙정부의 정책은 다문화주의 정책 모형을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차

별과 배제의 정책 모형의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방향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책적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정부의 정책 내용

에서 훨씬 심각하게 드러난다. 
지방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의 중심은 이주민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의 주

민이고, 정책의 실질적인 주체인 이주민에 통합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서는 사회통합적 정책과 더불어 차별과 배제가 일상적

으로 내재되어 있는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다. 한편 다문화 정책이 실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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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질적인 현장인 지역사회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정책요구를 

반영해서 실행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정책적 요구와 

필요가 중앙정부의 정책의 연결되는 경로는 단절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우리 사회는 선언적으로는 도달해

야 되는 지향으로서 다문화사회라는 가치를 상정하고 시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내용적으로는 이러한 정책 지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실천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실질적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고려한 다문화사회의 이론화를 바탕을 정책을 세우고, 정책이 구현되는 현

장과 주체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다시 이론화하는 환류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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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se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Response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the Korean Acts and Plans on Multiculturalism

LEE, Soo Chul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Dominant multicultural discourse in Korea has been situated in the abstract and 
declarative values and norms. The Abstractive multicultural discourse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multicultural policies. This study 
analyze the multicultural polic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o investigate the 
main stream of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through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multicultural policies of central government have set the direction and scope of 
the policies, and th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 have set the policy area. The  rol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eem to appropriate formally, but substantially the 
policies exclude the opinion of the immigrants. In the case of the local government 
policies, these tendency to be more severe. Local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a 
selective policy. Sometimes the immigrants are recognized as a member of local 
community as needed. However, they experience the routine discrimination in many 
cases. Local government implements the multicultural policies according to local 
community, is linked with central community in the area of multicultural policies. 

Key words: multicultural discourse, multicultural policy, local commun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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